
 

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0. 6. 22(월) / 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
부서
건설안전과 담 당 자

∙과장 한명희, 사무관 문선일

∙☎ (044) 201-3573, 3579

보 도 일 시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, ’20. 6. 21(일) >

ㅇ (안전성 미확인 등 대처미흡) 불량레미콘 사용 건설사는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

없다며 입주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는 미온적으로 대처

ㅇ (언제든 재발가능) 불량레미콘 900억 원 납품했는데 벌금은 2천만 원에

불과하고 건설사․입주민․국토부 모두 쉬쉬하고 있는 실정

□ 국토교통부는 경찰청,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조하여 레미콘 배합비율을

조작하여 품질우려가 높은 15개 현장에 대하여 `19. 6. 19일부터 7. 22.

까지 강도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

하였습니다.

ㅇ 특히, 소속․산하기관, 지자체에 품질조작 레미콘 납품사례를 전파하여

사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강경 대처를 요청하였습니다.(`19. 9)

□ 또한, 보다 강력한 대처를 위해 ｢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｣ 일부
개정안* 행정예고(20.2)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* 배합비, 공급물량을 조작하거나 최근 2년간 불량자재 공급으로 사회적 물의를

일으킨 경우, 납품승인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

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배합비를 조작하거나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

경우,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.

□ 국토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불량 레미

콘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안전과 문선일 

사무관, 배현화 주무관(☎ 044-201-3579, 35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